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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여파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 갈수록 확대 전망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을 보장하

여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

과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른 의료비, 기초생활 수급 예산 지원, 우울증 예방 등의 

절감액은 연간 약 3,600억 원이라고 한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편익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운영손실 정부지원 필요성, 다양한 사례에서 발견

무임손실 비용은 노인인구 증가율과 비례하여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코

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 현상, 비대면 사회 정착 등의 변화로 지하철 

수요는 2019년보다 30% 수준 감소하여 적자가 2020년 기준 1조 원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코레일(KORAIL) 손실 비용만 60% 수준(2019년 1,588억 원)에

서 보전해주어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공정책에 건설비만 지원한

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무임승차는 운영에도 정부가 개입된 상황이다. 현재 대부

분 국가에서 운영되는 노인 교통 할인제도는 공공성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

고 복지 분야로 판단하여 정부·지자체의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

운영손실 줄이려면 경로 무임승차 운영기준 변경도 검토해야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서 무임승차 제도의 기여도를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별

로 살펴보았다. 무임승차자의 이동성 측면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14~19억

-km 수준(44%)으로 가장 기여도가 컸고 정부가 하는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감내하는 비용은 연간 1,825~2,444억 원(5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연구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첨두시간 요금부과, 연령 상향(70세)을 

가정하여 무임손실 비용 절감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간 무임손실 비용

(3,600억 원) 대비 첨두시 요금부과 시 6~16%, 연령 상향 시 25~34%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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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인구 고령화로 도시철도 무임승차자 ‘확대일로’

무임승차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장애인·유공자 등으로 갈수록 확대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최초로 1980년에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0% 할인을 적용

하였지만,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령과 할인율이 확대되어 65세 이상 노인 100% 

할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수도권 전철 및 국철로 시계 외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무임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 민주

화 운동 부상자’로 점차 넓혀졌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에 

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
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
①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경로 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100분의 100

3. 고궁 4. 농원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공원 7. 국·공립 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 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
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표 1] 경로 무임승차제도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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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복지법 제30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도 장애인·동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게 공공기관 수용 시설 이용요금을 받지 아니하

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
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
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
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
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
급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표 2] 무임승차 대상 법적 근거(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서울시 노인인구는 2047년까지 37%로 늘 듯 … 무임승차자 급증 ‘불보듯’

서울시 인구는 인구 고령화로 2021년 현재 전체 인구의 16%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는 

2000년(약 5%)보다 11%P 증가하였고 장래 2047년까지 37%로 증가하여 현재 대비 21%P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장래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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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그림 1] 서울특별시 인구 변화(2000~2047년)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자는 2015년 2억 5천 명 수준에서 2019년 2억 7천 명 수준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무임승차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82%

로 높아 경로 무임승차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한국철도공사, 2020.08.07., ‘한국철도 통계’, 도시철도 광역화 현황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그림 2] 서울교통공사 연도별 무임승차자 통계

2_무임승차, 노인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 높아

대중교통 이용 서울시 노인의 10명 중 8명이 무임이 적용되는 지하철 이용

서울시 보도자료(지하철 타고 어디로? 단골 동네 1위 할아버지 ‘종로3가’, 할머니 ‘청량리’, 

2018.07.19.)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80%가 무임이 적용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루 평균 약 83만 명의 노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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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4회, 4명 중 1명은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외출 시간

은 4시간 45분으로 지하철로 약 11km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낮 시간대(12~16시)에 이용이 집중되었으며 종로 3가, 청량리, 제기동, 

고속 터미널, 연신내 순으로 하차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탑골공원, 

재래시장, 병원 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8.07.19., 지하철 타고 어디로? 단골 동네 1위 할아버지 ‘종로3가’, 할머니 ‘청량리’.

[그림 3] 서울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패턴

경로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3,650억원, B/C 1.63~1.84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 무임승차는 

기본적으로 노인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른 연구사례에 따르면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외부활동을 촉진해 여가활동 증가, 경제활동 증가, 노인복지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

한다.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외부활동에 따른 노인 보건(자살

자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의료비 절감) 향상 및 노인복지예산 절감 등의 편익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사고 감소 편익이 가장 크고 기초생활 급여예산 절감 편익

과 자살 감소 편익이 높았다. 2012년 기준으로 산정한 편익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0

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3,65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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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편익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 20201)

자살 감소 447 472 587 560 617

→

670 

우울증 감소 280 297 294 311 322 350 

교통사고 감소 970 1,062 1,056 1,064 1152 1,251 

경제활동 통한 의료비 절감 171 181 195 206 230 250 

기초생활급여 예산절감 681 748 790 818 908 986 

관광산업 활성화 0 22 55 152 131 142 

합계 2,548 2,782 2,977 3,111 3,361 3,650 

[표 3] 편익 산출 결과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4,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1) 물가상승률만 적용하여 추정(2012=96.8, 2015=100, 2020=105.4)

당시 분석 결과(2012년)에 따르면 무임승차제도의 비용편익분석(B/C)은 1.63~1.84 수준이

며 이는 매우 경제적이고 우수한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장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증가율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편익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발생하는 항목

별 편익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통부문뿐 아니라 복지,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하고 있어 재원 부담 책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 1: 한국교통연구원, 2014,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 분석 :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자료 2: 유정훈 국회 발표자료, 아주대학교

[그림 4]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무임승차자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담겨있어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참여도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자살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 중이다. 무임승

차자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건강증진은 자살 및 우울증 등의 감소 효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 지원을 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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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무임승차, 서울교통공사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

지하철 요금 2015년 조정 후 6년째 동결상태 … 요금 낮아 운임 손실이 증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조정 후 2021년 현재까

지 동결 상태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낮은 요금 탓에 지하철 승객 1명당 –499원(2017년), 

-510원(2018년), -501원(2019년)의 손해를 보고 운영 중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 및 비대면 사회로 전환 등의 이유로 수요가 매우 감소하였다. 2020년에

는 지하철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손해액이 -770원으로 약 35% 급증하였고 이는 적자 

증가로 이어졌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교통공사 499 510 501 770

서울메트로 9호선 300 369 347 -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 276 288 24 -

부산교통공사 1,113 1,171 1,138 -

대구도시철도공사 1,882 1,902 2,004 -

인천교통공사 1,004 1,184 1,117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3,907 4,119 4,088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1,918 1,980 1,999 -

부산-김해 경전철 24,686 1,453 1,551 -

의정부 경량전철 - - 1,403 -

용인 경량전철 2,041 1,580 1,428 -

우이신설 경전철 299 118 118 -

[표 4] 운영기관별 연도별 운임 손실

자료: 한국철도공사, 2017~2019, 승객 1인당 운임손실 현황.

* 서울교통공사만 2020년 운임손실 제시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10/105364641/1

02 경로 무임승차, 도시철도 운영사 적자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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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교통공사 운임손실 비용 증가

2019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손실 5,324억원 중 70%가 무임수송비용

서울교통공사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손실은 연간 –3,600억 원 수준으로 2017년 이후 

–5,219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영업손실은 약 –5,324억 원으로 나타났으

며 이 중 무임수송비용은 약 –3,709억 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비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5개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으로 

5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무임손실 비용은 약 5,9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교통공

사 3,540억 원(6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산교통공사 1,306억 원(22%), 대구교통

공사 569억 원(10%), 인천교통공사 271억 원(5%), 대전교통공사 121억 원(2%), 광주광역

시 89억 원(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운영기관별 무임수송비용 비교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승객 중 무임승차자는 15% 수준으로 앞서 제시한 고령

화 추세를 반영하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연간 무임손실 비용은 3,506억 원(2015년), 

3,540억 원(2016년), 3,709억 원(2019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매년 5,000억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내에서 무임손실 비용은 당기 순손실 

대비 70%로 상당한 규모이다. 이런 무임손실 비용을 운영기관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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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명, 억 원)

　 2017년 2018년 2019년

승차인원 18 18 18 

무임승차인원 3 3 3 

무임점유율 14.7% 14.9% 15.5%

당기 순손실 -5,254 -5,389 -5,324 

무임손실 비용 -3,506 -3,540 -3,709 

순손실 대비 비율 66.7% 65.7% 69.7%

[표 5] 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 비용(2017~2019년)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2018~2020년 3년간 약 6,419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시설·전동차 교체, 공기 질 개선 사업 등에 활용을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2021년 처음 무임손실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약 500억 원의 시예산을 편성하였지

만,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철도사업 확대, 광고 수

입 증대, 신기술 개발, 운영비 절감, 복리후생비 절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연간 742억 

원의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운영적자의 7%로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서울시의 지원 확대, 서울교통공사의 자체적인 절감 계획 등 전방위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_코로나19 사태로 서울교통공사 운영적자 ‘눈덩이’

코로나19 사태 여파 대중교통 기피·이동제약 등으로 지하철 수요 크게 줄어

2019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인해 대중교통 기피 현상과 이동제약 등으로 지하철 수요는 

급감하였다. 전년도 동월 기준 2019년 5월 대비 2020년 5월 수도권 지하철 수요는 2019년 

5월 984만 명에서 2020년 5월 738만 명으로 25% 감소하였다. 무임승차자도 91만 명

(2019년 5월)에서 68만 명(2020년 5월)으로 25% 감소하였다. 수도권을 운행하는 운송기관

별 무임수요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체 무임승차의 63%를 차지하고 그다음은 코레일, 수도권 민자

철도, 인천교통공사 순으로 모든 운송기관에서 수요가 23~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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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코로나19 전·후 운영기관별 수요 변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월별 수요(무

임승차 포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부터는 전월보다 60% 

수준으로 감소하고 무임승차자도 전년 대비 28.5% 감소하였지만, 이는 전체 수요 감소의 

15% 수준이다.

[그림 8] 코로나19 전·후 지하철 수요 변화(1~8호선) 

2040년까지 지하철 무임손실비용은 9조~12조원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듯

2019년 대비 2020년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현황을 비교해보면, 운수수입이 37% 감소

(16,714억 원 → 12,199억 원)하고 순손실액은 46.5% 증가(-5,865억 원 → -10,954억 

원)하여, 누적적자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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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운수수입 16,714억 원 12,199억 원 -37.0%

순손실액 -5,865억 원 -10,954억 원 +46.5%

[표 6] 코로나19 전·후 서울교통공사 재정 현황 비교

코로나19 사태로 무임승차자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2016~2019년까지 무임손실로 발생하는 누적 손실 비용은 약 

1조 4,197억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전·후에 따른 수요 증감률과 65세 이상 

노인 증가율을 적용하여 장래 누적 손실 비용을 예측해 보았다. 즉, 코로나19 이후 수요는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 비율 –25.4% 수요에 65세 이상 노인 증가율 2.64%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수요는 2019년 수요에 65세 이상 노인 증가율 2.64%만 적용

한 것이다. 그 결과 2040년까지 무임손실 비용은 9조~12조 원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9] 장래 누적 무임손실 비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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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정부, 도시철도는 제외하고 국철만 운영비 지원

정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근거로 국철에만 운영손실비용 60% 국비로 보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따르면 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철도 

운임, 요금 감면)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철도서비스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해당 철도법을 근거로 정부는 코레일이 운영 중인 노선에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비용의 60%를 국비로 보전 중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공익 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
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

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표 7] 코레일 국비 보전 근거

자료 : 국회의원 박홍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필요성 및 대책.

[그림 10] 연도별 코레일 손실 비용 보존 현황

이런 무임손실 지원 사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이 대립 중이다. 대립 중인 의견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보면, 지역적 편익 범위, 손실금 지원 여부, 제도 개선 선행 안 검토 

사항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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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지역적 편익 범위에 대해,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 서비스를 해당 

지역주민에 한정된 편익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공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수혜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 손실금 지원 여부에 대해, 정부는 철도 건설비를 지원 중이고 운영비를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최근 노후 차량 교체 시 필요 자금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22조를 신설(2021.1.12.)하였다. 서울시는 무임손실 비용이 철도 건설비와 별개 사항으로 

해당 공익서비스는 국가 및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세 번째 제도 개선 선행 안 검토에 대해, 정부는 노인 기준 조정, 일부 할인 등을 우선 검토한 

후 국고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반면, 서울시는 연령 상향이 지자체 권한이 아니

라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구분 기획재정부 서울시

지역적 
편익 범위

도시철도 운영은 지역주민에 한정된 편익 거주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수혜자

손실금 
지원 여부

이미 건설비를 지원 중이며,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음1)

건설비 지원과는 별개 사안으로 국가 및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익서비스 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선행안

노인 기준 재정립 및 무임승차 일부 할
인 전환 등을 선행 안으로 검토 후에 국
고 지원 여부 검토

운영손실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 가능
그러나 연령 상향은 범정부 차원에서 결
정한 사안

[표 8] 기재부와 서울시의 의견 대립

1) 노후차량 교체 시 필요 자금에 대해 정부 보조가 가능토록 도시철도법 신설(도시철도법 22조(정부지원) 2021.1.12. 신설)

기존 대법원판례·법령에도 ‘도시철도 무임손실비용은 국가에게도 책임’ 명시

법적 무임승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연령이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국의 도시철도를 할인율의 

차별 없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전국 통일적 사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2002두 10483)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표 9] 대법원 판례



14 /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게다가 국가사무를 지자체나 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

141조,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런 관

계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에 의해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1조
(경비의 지출)

지방재정법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
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
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
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
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
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표 10] 경비 지원 관계 법령(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_정치권·시민 “도시철도 운영손실 정부지원 공감”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손실 지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 기다려

국비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017년에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 

간에 공동 건의문, 2018년에는 전국 운영기관의 공동 건의문이 제출되었지만 2021년 현재

까지 관련법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국가 복지정책 중 하나인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에 대한 손실보전을 도시철도까지 확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PSO) 지원 관련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기

다리고 있다. 주요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법률안은 공익

서비스의 비용 부담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여 손실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은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

여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도시철도

법」 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도록 한 원인 제공자가 도시철도 운영

자와 보상계획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가지 개정법률안 모두 

도시철도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익서비스 차원에서의 원인자 비용부

담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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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020.8.24)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③ 철도운영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감면한다.
1. 여객이 별도의 좌석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1인은 

철도운임·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2.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한다.
3.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철도운
임·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철도운
임·요금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 경기 침체 등이 발생한 경

우
나. 그밖에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0.8.24)

제12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

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
교통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대중교
통 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대중교통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③ 공익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보상에 관한 보
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법
(2020.11.3)

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

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제22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보상계약의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

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
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표 11]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PSO) 지원 관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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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장 공동 건의문
(2017년 6월 8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공동 건의문(운영기관)
(2018년 6월 19일)

[표 12] 전국 지자체와 운영기관 공동 건의문

폐기물 처리시설 등 다른 공공정책과 달리 도시철도는 정부가 운영에 개입

대표적인 공공정책 사업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시설 설치비만 일부 지원하고 있고 운영상 발생하는 운영비, 수거 처리비 등은 지자체나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운영 방법에 개입하지 않고 자치구와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수익개선을 하고 있다.

구분 배출자 자치구 서울시 국가 생산자

일반쓰레기
수거처리비

(60%)
수거처리비 

(40%)

·시설설치비 일부
·소각시설 운영비 
일부

시설설치비 
일부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 
일부

·수거처리비 일부
·시설설치비 일부

시설설치비 일부
시설설치비 

일부
-

재활용물 -
·수거처리비 일부
·시설설치비 일부

시설설치비 일부
시설설치비 

일부
회수의무생산자 
: 수거처리비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67%)
수거처리비 

(33%)
- -

회수의무생산자 
: 수거처리비

건설폐기물 모든 비용 - - - -

하수슬러지 모든 비용 - (=배출자)
공공시설 

설치비 
일부

-

[표 13] 서울시 폐기물 비용 부담주체

자료: 서울연구원, 2014, 서울시 폐기물관리 체계 A에서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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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통 공공정책인 무임승차제도와 다른 양상이다. 정부가 건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원칙은 폐기물 시설 비용부담 주체와 같지만, 운영 방법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즉, 폐기물 처리 및 운영 방법에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 

운영 때 수익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무임승차제도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개입되어 

있어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림 11] 공공정책(폐기물 vs 철도)의 정부 개입 여부 비교

시민 90%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비용은 정부·지자체가 부담해야”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공동 조사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도 무임손실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의 주요인으

로 무임수송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대다수

였다. 대신에 무임수송 제도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가 운영기관이 아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에 9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자료: 서울교통공사, 2020.11.04.,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

[그림 12]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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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주요국, 다양한 할인제도 운영 … 정부가 손실보전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소득수준·연령·시간대별로 제도 탄력적으로 운영 중

해외 주요 국가에서 노인 교통 할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는 소득 수준, 연령, 시간대

별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가마다 노인 교통 할인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보편

적 복지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할인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연령은 국가 또는 주마다 60~70세까지 다양하였으며, 이 또한 모두 대상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프랑스, 캐나다)하고 할인 수준은 비첨두시간에만 무료로 이용하거나, 대

중교통 수단마다 적정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라 할인 대상 할인 내용 및 수준

영국
60세

(연금수급대상)
· 피크시간 외 무료(09:30~23:00)

프랑스
65세 이상(일정 소득 수준 

이하) / 60세 이상(노동 불가)
· 저소득층: 20%~80% 할인 

네덜란드 65세 이상
· 철도: 편도 40%, 왕복 45% 할인
· 버스: 50% 할인

덴마크 65세 이상 · 철도·버스: 50% 할인(이용 시간 제한)

독일 60~65세 이상 · 50% 할인(남성 65세, 여성 60세)

미국
60~65세 이상
(주마다 상이)

· New Jersey: 버스 50%, 지하철 30%(62~64세는 
비첨두시 할인 가능)

· New York·Virginia: 65세 이상, 철도 50%
· Maryland: 54% 할인

캐나다
65세 이상 

(소득 보충 급여 받는 경우)
· 저소득층: 45~54달러/년
· 일반노인: 120달러/년

호주 65세 이상 
· 모든 교통수단 50% 할인
· 하루 2편 이용 외 나머지 비용은 무료

일본 70세 이상 중 신청자
· 모든 대중교통이 대상
·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은 본인 부담

홍콩 65세 이상 · 모든 교통수단 50% 할인 및 최대 2달러(홍콩달러)

[표 14] 해외 노인 교통 할인 사례

자료 1: 보건복지부, 2013, 노인 교통이용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자료 2: 한국행정연구원, 2016, 세대간 통합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정부·지자체·복지부 예산 등 활용해 노인교통 할인제도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

대부분 국가는 노인 교통 할인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보상해주고 있다. 재정은 중앙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으며 예산은 대상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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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운영기관에서 손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즉, 노인 교통 할인 

정책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지제도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복지부 예산 등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라 재정부담

영국
· 지방정부 의무 / 교통부가 집행
· 비 상업적 운영 노선은 상환제로 보상

프랑스 · 지방정부 재원, 연합교통위원회 책임

네덜란드 · 중앙정부가 승객의 수요에 따라 요금 배정, 요금할인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장

덴마크 · 지방정부가 책임

독일
· 메트로, 트램, 도시 버스는 지원 없음
· 철도는 주정부(100%), 버스는 지방정부(100%)

미국
· 중앙정부 및 주정부 예산
· 노인 교통서비스 지원은 노인복지부가 책임

캐나다 · 사회개발 및 혁신부에 의해 보조금 지원

호주 · 지역사회, 아동 안전 및 장애서비스부에 의해 집행

홍콩 · 중앙정부로부터 보존

[표 15] 해외 노인 교통 지원 사례

자료 1: 보건복지부, 2013, 노인 교통이용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자료 2: 한국행정연구원, 2016, 세대간 통합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1_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자 이동성 보장 기여도 1위

서울교통공사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별로 무임승차자 이동성 보장정도 비교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별로 무임승차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진

은 운영기관별 ‘인-km 기여도’를 분석 척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자는 차내 

시간, 환승 시간,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이동한다는 가정하에 최소 일반화 비용의 통행 경

로를 선택하도록 개별 승객의 경로 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2개년도 같은 요일(2019.5.10.

금, 2020.5.8.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무임승차자가 가장 긴 이동 거리를 이용하고 있

는 운영기관은 서울교통공사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1일 기준으로 518만 인·km(2019

년), 391만 인·km(2020년)으로 수도권 전체 운영기관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손실보조

금을 지원받는 코레일이 39% 수준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나 코레일 운영노선은 시 

외곽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노선이 대부분이고 역 간 길이가 긴 특징이 있어 절대적으로 비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 감내도’ 척도를 설정하여 추가 비교하였다.

[그림 13]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별 무임승차자 “인-km 기여도” 비교 

04 연령 상향 등 무임승차 운영기준 변경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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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일 기준
(인-km)

1년 기준1)

(인-1,000만 km)
비율
(%)

 2019.5.10  2020.5.8. 2019 2020 2019 2020

서울교통공사 5,180,200 3,911,218 189 143 44.4% 44.3%

코레일 4,581,240 3,503,257 167 128 39.3% 39.7%

인천교통공사 333,820 251,285 12 9 2.9% 2.8%

서울메트로9호선 531,909 427,486 19 16 4.6% 4.8%

코레일공항철도 478,643 277,312 17 10 4.1% 3.1%

신분당선 406,183 283,361 15 10 3.5% 3.2%

경기철도 24,401 20,594 1 1 0.2% 0.2%

용인경전철 38,892 21,736 1 1 0.3% 0.2%

의정부경전철 33,610 23,167 1 1 0.3% 0.3%

우이신설경전철 57,534 44,564 2 2 0.5% 0.5%

김포골드라인 - 59,617 - 2 0.0% 0.7%

수도권 전체 11,666,432 8,823,597 426 322 100.0% 100.0%

[표 16]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별 무임승차자 ‘인-km 기여도’ 분석 결과

1) 1일 기준을 365일로 환산

2_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제도 운영 감내비용도 1위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무임손실비용의 53% 차지 … 코레일이 2위

‘비용 감내도’란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 운영기관이 

비용 측면에서 감내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연락운임 정산을 전제로 기본운임의 10%는 

Tag-In 운영기관이 나머지 90%는 초승 운영기관(First Ride)에 배분되며, 추가 운임은 인

-km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수도권에서 1일 기준 발생하는 무임비용은 9~12억 원으로 365

일로 환산하면 연간 3,414~4,58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 중 무임승

차 제도를 위해 비용 측면에서 가장 많이 감내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로 전체 수도권

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비용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일 기준 

5~6.7억 원 수준으로 365일로 환산하면 연간 1,824~2,44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코레일

은 수도권 전체 무임 1일 기준 2.7~3.7억 원 수준으로 연간 1,369~1,013억 원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에서 발생하는 무임손실 비용의 30% 수준으로 서울교통공사보다 연간 

811~1,074억 원이 적다.



22 /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그림 14]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별 무임승차자 ‘비용 감내도’ 비교

구분

1일 기준 (원) 1년 기준 (천만 원) 비율 (%)

 2019.5.10  2020.5.8. 2019 2020 2019 2020

서울교통공사 669,703,032 499,908,378 24,444 18,247 53.3% 53.4%

코레일 375,290,986 277,624,512 13,698 10,133 29.9% 29.7%

인천교통공사 51,835,560 37,998,997 1,892 1,387 4.1% 4.1%

서울메트로9호선 50,012,698 38,918,661 1,825 1,421 4.0% 4.2%

코레일공항철도 19,638,131 11,509,354 717 420 1.6% 1.2%

신분당선 55,738,555 39,749,123 2,034 1,451 4.4% 4.2%

경기철도 3,665,852 2,922,577 134 107 0.3% 0.3%

용인경전철 7,544,336 4,358,036 275 159 0.6% 0.5%

의정부경전철 11,281,010 7,815,585 412 285 0.9% 0.8%

우이신설경전철 11,775,065 9,534,364 430 348 0.9% 1.0%

김포골드라인 - 5,134,587 - 187 0.0% 0.5%

수도권 전체 1,256,485,225 935,474,174 45,862 34,145 100% 100%

[표 17]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별 무임승차자 ‘비용 감내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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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시간대별로 탄력 운영, 무임손실 최대 16% 축소

절감비용은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엔 미미한 수준 … 추가 재원조달방안 필요

연구진은 다른 국가에서 운영 중인 시간대별 탄력 운영을 수도권 지하철에 적용할 때 무임손

실 비용 절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첨두시 혼잡 완화 측면에서 첨두시 요금부과를 전제로 

오전 첨두시만 요금 적용 시 또는 오전·오후 첨두시 모두 요금 적용의 2가지 시나리오로 

정하였고 이때 첨두시간은 교통카드 승차기준으로 오전이 07:00~08:59, 오후는 18:00~19:59

로 설정하였다.

추정 결과 오전 첨두시에만 요금을 부과할 때 1일 기준 5,861~7,726만 원으로 연간 

2,139~2,820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 비용이 연간 약 3,600

억 원이라고 하면 약 6~8% 수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1일 기준 (원) 1년 기준 (천만 원)

 2019.5.10  2020.5.8. 2019 2020

서울교통공사 77,266,567 58,613,631 2,820 2,139 

KORAIL 54,545,466 41,218,425 1,991 1,504 

인천교통공사 7,612,375 5,669,451 278 207 

서울메트로9호선 5,683,732 4,298,582 207 157 

코레일공항철도 2,180,829 1,434,400 80 52 

신분당선 7,510,561 5,143,850 274 188 

경기철도 402,368 284,439 15 10 

용인경전철 1,071,124 744,167 39 27 

의정부경전철 1,824,948 1,103,322 67 40 

우이신설경전철 1,889,913 1,496,963 69 55 

김포골드라인 - 966,090 - 35 

수도권 전체 159,987,883 120,973,320 5,840 4,416 

[표 18] 무임승차자 오전 첨두시 요금 부과 시 지하철 운영기관별 수익

오전/오후 첨두시 모두 요금을 부과할 때 1일 기준 12,641~15,313만 원으로 연간 

5,589~4,614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13~16% 수준 절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완화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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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일 기준(원) 1년 기준(천만 원)

 2019.5.10  2020.5.8. 2019 2020

서울교통공사 153,135,625 126,416,553 5,589 4,614 

코레일 88,760,084 69,373,276 3,240 2,532 

인천교통공사 12,299,338 9,330,404 449 341 

서울메트로9호선 11,937,789 10,506,802 436 383 

코레일공항철도 4,929,623 3,464,572 180 126 

신분당선 13,459,722 10,819,398 491 395 

경기철도 907,219 779,653 33 28 

용인경전철 1,456,838 1,036,639 53 38 

의정부경전철 2,451,598 1,629,005 89 59 

우이신설경전철 2,609,598 1,987,869 95 73 

김포골드라인 - 1,339,640 - 49 

수도권 전체 291,947,434 236,683,811 10,656 8,639 

[표 19] 무임승차자 오전/오후 첨두시 요금 부과 시 지하철 운영기관별 수익

4_연령 70세로 상향, 무임손실 최대 34% 축소 가능

연령 상향은 노인 정의 재정립과 관련된 사항 … 정부 차원에서 먼저 결정해야

연구진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 연령을 기존에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시 무임손실 비용

의 절감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은 1,548,517명으로 이 중 65~70세 미만 노인은 549,325명, 70세 이상 노인은 

999,192명으로 각각 35.5%, 64.5% 수준이다. 장래 노인 연령 증가율과 통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 수준으로 가정하여 카드 데이터상의 OD에서 균일분포로 

통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일 기준 2억 4,972~3억 3,407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연간 

911~1,21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25~34% 수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령 상향은 노인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큰 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연금, 퇴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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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맞물려 있다. 연령 상향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구분
1일 기준(원) 1년 기준(천만 원)

 2019.5.10  2020.5.8. 2019 2020

서울교통공사 334,071,121 249,723,082 12,194 9,115 

코레일 187,638,715 139,036,869 6,849 5,075 

인천교통공사 25,871,961 18,992,101 944 693 

서울메트로9호선 24,964,979 19,381,481 911 707 

코레일공항철도 9,651,989 5,786,041 352 211 

신분당선 27,535,614 19,838,924 1,005 724 

경기철도 1,793,335 1,444,484 65 53 

용인경전철 3,829,169 2,134,910 140 78 

의정부경전철 5,595,097 3,832,817 204 140 

우이신설경전철 5,845,171 4,817,489 213 176 

김포골드라인 0 2,538,447 0 93 

수도권 전체 626,797,151 467,526,645 22,878 17,065 

[표 20] 무임승차자 연령 상향(70세) 시 지하철 운영기관별 수익

5_무임승차제도 유지하려면 다양한 해법 마련 필요

시간대별 탄력 운영, 연령 70세로 상향, 정부 지원 등 다각적으로 모색할 시점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 보장으로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노인 복지관광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의료비, 기초생활 수급 예산 지원, 우울증 예방 등의 절감액

은 연간 3,6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그 편익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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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증가율과 비례하여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

나19는 대중교통 기피 현상, 비대면 사회 정착 등의 변화를 가져와 지하철 수요가 2019년에 

견줘 30% 수준 감소하여 적자는 2020년 기준 1조 원을 넘어 전년(연간 5,000~6,000억 

원)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손실 비용을 코레일만 60% 수준

(2019년 1,588억 원)으로 보존해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국가 사례에서 정부·지자체·복지부 등으로부터 노인 교통 할인에 관한 지원 사례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공공정책 중 폐기물 시설 설치와 운영 사례와 비교해보면 

정부는 건설비만 지원하고 운영엔 개입하지 않고 있어 공공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의 차별성

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수도권 통합요금체계에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기여도를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

관별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척도인 무임승차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인-km’ 결과, 서울교

통공사가 연간 14~19억-km(전체 수도권 대비 44%) 수준으로 이동성 측면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2위는 KORAIL : 13~17억 km/년 (39%)). 두 번째 척도인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기관이 감내하고 있는 무임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1,825~2,444억 원(전체 대비 53%) 수준으로 무임비용을 가장 많이 감내하고 있다(2위는 

KORAIL : 1,013~1,370억 원/년(30%)).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가상의 시나리오로 1) 첨두

시 요금부과 시, 2) 연령 상향 시(70세)의 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무임손실 비용(약 

3,600억 원)의 절감 수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첨두시 요금을 부과하면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6~16%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25~34%까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임승차제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편익이 발생하고 있어 단지 교통으

로 한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교통 할인 제도를 노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시각

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향후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기준 

조정과 재원 조달 주체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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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이용’ 개별승객의 경로 선택모형 구축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분석을 위해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개별 승객의 경로 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초자료로 2019년 통행자료 884,632 통행(총 9,722,367 통행)과 2020년 통행자료 

658,113 통행(총 7,298,354 통행)의 2개 자료를 Input 자료로 활용하였다. 

기초자료
- 2019년 총 9,722,367(통행) : 경로 884,632(통행)
- 2020년 총 7,298,354(통행) : 경로 658,113(통행)

운임정보

- 기본운임: 10km 
- 추가운임: 50Km 이내 5Km당 추가운임 100, 50Km 이상 8Km당 추가운임 100
- 민자선취운임: 신분당선, 경기철도
- 독립구간운임: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 제2터미널)
- 충청, 강원 시계외요금: 4km당 100원(평택~신창, 가평~춘천)

[표 21] 분석 기초자료 정보

승객 경로 선택가정은 지하철 역사를 진입 진출하는 단말기를 Tag-In/Out 과정에서 최소의 

통행시간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행비용은 차내시간(분), 환승시간(분), 배차간격

(분)으로 구분되어 승객이 일반적으로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아래 식과 

그림은 Tag-In 단말기 r과 도착 Tag-Out 단말기 s에서 최소 비용 경로를 선택하는 의미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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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링크 b의 차내시간(분), 는 회전ab의 보행시간(분), 는 링크b의 배차간격

(분), 는 회전ab의 통행량(인), 는 수요(인), 
는 r-s 간 경로k의 통행량(인), 는 링크

a의 통행량(인), 
 는 r-s 간 회전ab가 경로k에 존재하면 1, 아니면 0을 의미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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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지하철 경로선택 개념

615 역사, 103 환승역, 33 노선, 11 운송기관

[그림 16] 수도권 도시철도 네트워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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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관 기본요금(원) 정산요금(원) 선취요금(원)

서울교통공사 1,250 1,250 0

한국철도공사 1,250 1,250 0

인천교통공사 1,250 1,250 0

9호선 1,250 1,250 0

공항철도 1,250 1,250 독립요금

신분당선 2,250 1,250 1,000

경기철도 2,450 1,250 1,200

용인경량전철 1,450 1,450 0

의정부경전철 1,350 1,350 0

우이신설경전철 1,250 1,250 0

김포경전철 1,250 1,250 0

[표 22]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본요금, 정산요금, 선취요금

[그림 17] 수도권 도시철도 특별 요금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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